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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적인 노동인권탄압 주범,
이석채 KT회장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검찰은 22일, 이석채 KT회장의 자택과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기 

위해 해외출장을 가려던 이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렸다. 검찰은 회사의 부동산 헐값매

각과 무리한 사업 확장 등 부실경영을 하면서 약 1000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들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회장의 죄는 회사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힌 것만이 

아니다. 가혹한 탄압으로 KT노동자들을 죽음과 고통에 몰아넣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석채 회장을 위시하여 낙하산 경영진은 회사에 비판적인 노동자들에 대해 비연고지 원거리 발

령, 징계와 해고 남발 등의 탄압을 가해왔다. 또한 살인적 노무관리와 노조 지배개입 등을 자행하

고 위장된 형태의 정리해고인 특별명예퇴직을 단행하며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적 퇴출을 시도해왔

다. 이로 인해 '15년간의 노동탄압이 끝났으면 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김성

현님을 비롯하여, 숱한 KT 노동자들이 고통 속에 죽어갔다. 2009년 이석채 회장의 취임이후 현재

까지 약 80여명의 노동자들이 돌연사와 자살로 눈을 감은 것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노동자들이 죽을 때마다 KT 경영진에 대한 사회적 분노는 커져갔다. 그러나 검찰은 이석채 회장에 

대해 봐주기식 태도로 일관하며 면죄부를 줬을 뿐이다. 2012년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노

동인권탄압 상황을 밝혀내고 이석채 회장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작년 11

월, 검찰은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로 인해 당시 성추문과 비리로 얼룩

진 검찰은 또 다시 비난을 자초했다.

더 이상 KT노동인권탄압 상황을 방관하지 말아야 한다. 과거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석채 회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우를 또다시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검찰은 KT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며 KT를 

망가뜨린 이석채 회장의 죄를 밝혀내지 않으면 반쪽수사가 될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끝

2013. 10. 24

KT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전북지역 대책위원회
공공운수노조전북본부 공무원노조전북본부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전북본부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교조전북지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신당전북도당 진보정의당전북도당 통합진보당전북도당 KT민주동지회 KT새노조 (ㄱ,ㄴ순)


